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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제도분석 발전모형의 접근: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2004년∼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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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치교육과 보육의 통합제도인 누리과정의 발전모형에 대한 구조분석과 연구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Elinor Ostrom의 제도분석 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

였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통합안건이 제시되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노무현 정부(2004-2008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2008-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

였다. 분석결과 첫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5세 영유아의 교육이나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어 가

정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며, 둘째, 5개의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5세 영유

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동시에 Ostrom의 제도분석 틀이 다양한 연구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유아교육･보육 통합, 제도분석 틀, 5세 누리과정

Ⅰ. 서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양육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꼽히고 있으며,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탁아시설 확충 및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는 지식

기반사회로 노동, 자본보다 개인의 지식창출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적자원이 되

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8-B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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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존 만 

3-4세 영유아 대상 누리과정을 만 5세로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복지 확대에 대해 2012

년 대선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 포퓰리즘에 따른 선심성 공약이란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 수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

우되는 만큼 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그만큼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과제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논의에서부터 현재의 ‘만 3-5세 누리과정’도입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은 100년 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

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 대상자

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윤건호, 2007). 이에 따라 유아 교육과 보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유아기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이후 여성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유아를 대신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의 필

요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유아교

육은 교육부(당시 문교부), 보육은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이원화되면서 두 집단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관을 정비

하였으며,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대한 갈등이 전개 및 확산되었다. 이명박 정부

는 소득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을 ‘5세 공통과정’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였다. 2012년 그 명칭을 5세 누리과정으로 

바꾸었으며, 2013년 그 연령을 3-5세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약 20년 동안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확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유아교육법｣개

정에서부터 2013년 이명박 정부의 통합된 교육과정인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까지의 발전모형을 

Ostrom이 제시한 제도분석 틀(IADF)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공적인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하여 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져야 할 연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 ･제도  배경

1. 제도 분석  발  모형 (IADF) 

제도(Institution)란 특정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과 구성원간의, 또는 구성원과 조직간의 상호작

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식적인 규칙, 비형식적인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영술, 2004). 이러

한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조직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맥락 지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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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상･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인 규칙의 수준1)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Ostrom, 

1986; 김영술, 2010). 

이처럼 제도분석 틀(IADF)은 사회현상 또는 사회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로, 사회현상･사회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이명석, 2006). 특히 공유재 관리를 최적화하는데 활용하는 제도

적 관리방법론이었다(이용훈,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분석 틀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

박 정부로 변화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5세 누리과정)의 제도적 발전모형을 분석하는데 적

합한 분석의 틀로 판단된다. 

제도분석 틀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Ostrom. 2007). 제도분석 틀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ⅰ) 행동 무대 (ⅱ) 행동 무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속성(physical attributes), 공동체 속성

(community attributes), 규칙(rules), (ⅲ) 행위자(participant･actors)와 행위상황으로 구성된 행동 무

대(action arena), (ⅳ) 행동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이로 인해 산출되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분석 틀은 현재, 수자원이나 관개시설 등 공공재를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현 제도의 분석을 위한 분석 틀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행동 무대의 경우, 행위자(participant)가 행동상황(action arena)을 하는 장소로 행위자들

이 상호작용하고, 서비스와 재화를 교환하며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

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Ostrom, 2007). 즉, 행동 무대는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을 

의미한다(이용훈, 2013). 하위변수인 행동상황은 행동 무대 내에서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발생 가능한 변수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Ostrom(2007)은 행동상황을 (1) 참가자 집

단2), (2) 참가자들의 직위, 직장3), (3) 허락가능한 행동의 집합과 그들의 결과로의 연결4), (4) 개

인행동의 결과와 연결되는 잠재적인 결과5), (5) 각 참가자들의 통제의 수준은 그들의 선택에 있

음6), (6) 행동무대 구조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용 가능한 정보 그리고 (7) 유인책과 제지책의 역

할을 하는 행동과 결과에 할당된 비용과 이익 등으로 구분하였다(Ostrom, 2007). 행위자는 어떠

한 상황에 있어서 행동 무대의 영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를 ‘Homo Ecomomicus’라고 부르며(Ostrom, 2007), 결국 행위자가 

행동무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

게 됨을 의미한다.

1) Kiser & Ostrom(1982), Rudd(2004)은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운영

적 선택수준(operation level), 집합적 선택수준(collective choice level), 제도적 선택수준(constitutional choice 

level)로 구분하였다. 

2) 어떤 참가자 집단이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3) 그 제도를 따름에 있어서 어떤 자리가 있는가? ex) 원장, 교사, 학부모...

4) 허락가능한 행동이란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규칙이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잠재적인 결과는 제도가 정착된 장소가 참가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산출되는 부분을 뜻한다.

6) 통제수준은 그들의 동기에 따라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가능한 정도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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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도분석 틀

물리적/물질적 상황

공동체의 속성

제도적 장치

평가기준

행동 무대

상호작용 패턴

결과물

행동상황

행위자

자료: Ostorm(2007) 재구성.

다음으로, 행동 무대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는 (ⅰ) 사회의 물리적･물

질적 상황(biophysical･material conditions), (ⅱ) 공동체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 (ⅲ) 제도적 

장치(rules)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사회의 물리적･물질적 상황은 활동의 장에서 발생

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인 자원과 지역의 물리적 속성 및 성격, 주민의 특성 등을 의미한다(최재송 

외, 2001; 홍성만 외, 2003; 홍성만･주재복 200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속성과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속성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공동체 속성은 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나이, 성별 비율, 직업 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부터 구성원 개인의 성격이나 재산 정도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

로, 제도적 장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나 규칙을 뜻하는 것으로, 행동 무대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호작용의 패턴은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행동 무대 안에서 가지는 특정 행동상황에 대

해 행위자가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의 양식

을 통해 분석가들은 결과물에 대해 특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은 상호작용의 양

식이나 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 수많은 잠재적 

평가기준이 존재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평가기준도 존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산출

결과는 행동 무대에서 행동상황에 따른 행위자의 선택으로 인해 그 상황에 맞는 결과가 산출되

는 부분이다. 즉, 결과가 도출되면 보통 평가기준에 의해 환류(feed back)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사회의 물리적･물질적 상태, 공동체 속성, 사용 규칙을 통해 형성된 행동상황에서 행

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타난다. 

본 연구는 Ostrom의 제도분석 틀(IADF)의 적용을 통해 행동 무대의 내부적 조건인 물리적 상

황과 공동체 속성을 분석하고, 제도적 규칙 역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실행 및 운영규칙이 노

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온 유치교육과 보육의 통합 문제에 어

떻게 작동하고 발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제도분석 발전모형의 접근: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2004년∼2013년까지)  117

2.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한 논의

1)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 유치교육･보육 통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1980) 자료에 따르면, 1980년은 유아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이 794개, 

어린이집은 611개가 있었으나,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주로 상류층에 존재했으며, 전체 

숫자의 8%밖에 되지 않았다(교육부, 1980; 윤건호, 2007 재인용). 따라서 전두환 정부는 정책이 

복지사회의 건설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발전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유아교육진흥법7)｣을 제정하면서 교육은 유치원과 보호 및 보육은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것을, 두 시설에서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

자와 저소득층에게 유아교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였으며, 전문교원을 이시

기부터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1년에 ｢영유아보육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유아교육진

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오히려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꾀함으로써8) 유아교육시설과 보

육시설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약 20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

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특히 3-5세에게 이원적 정책운영의 비효

율성이 드러났다(윤건호, 2007).

2000년대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육시설 부족,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가 논의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을 개혁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현행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일원화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방법에 대한 선

택폭을 넓히며 국가의 지원 아래 질 좋은 유아교육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아학교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초중등교육법｣ 이후 교육부의 관할 대상이었던 유아교

육기관의 5세 아동 무상교육과 질 높은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아동의 보호를 

교육에 포함하여 ｢아동교육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을 일원화된 즉,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장아름, 2013: 161).

7) ｢유아교육진흥법｣은 제정의 정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무상교육, 유아 교육 진흥 위원회, 유아

복지증진, 수업과정, 비용의 부담, 장학지도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11조로 구성되었다.

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유아교육법｣ 제정 부분(www.arch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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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련 정책의 주요 변천과정

정부 법령･정책 내용

전두환 정부

(1980-1988)
유아교육진흥법(1982) -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노태우 정부

(1988-1993)
영유아보육법(1991) -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 발전

김영삼 정부

(1993-1998)
교육개혁위원회개혁안(1997)

- 1994년 유아교육법안 발의

- 1997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안) 제시

김대중 정부

(1998-2003)

보육사업활성화방안

(2002)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

노무현 정부

(2003-2008)

유아교육법(2004)

영유아보육법개정(2004)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육아정책개발센터(2005)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개정(2007)

표준보육과정(2007)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

  ￫ 0-8세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제시

-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개발 설립

이명박 정부

(2008-2013)

만 5세 누리과정(2011)

표준보육과정개정(2012)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2)

제3차 표준보육과정 개정(2013)

-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고시

- 2012년 표준보육과정 개정,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만 0-4세, 만5세로 재편

- 2013년 제3차 표존보육과정 개정

  ￫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라 만 0-2세, 만3-5세로 재편

자료: 장아름(2013).

2) 리과정 도입

누리과정에 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시기 ｢유아교육법｣에 대한 공약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하

였다. 2004년 ｢아동교육법｣과 2007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시, 만 5세 유아의 약 10%는 여전히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국제적

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로 확대되면서,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아동교육법｣ 제정

함으로써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여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강화하고자 2011년 5월 2일부

터 ‘만 5세 공통과정’9)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10)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5세 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였다. ‘5세 누리과

정’을 통해 자녀를 교육시설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유아의 학비･교육비의 지원을 점차 늘려 

9) 만 5세 공통과정은 후에 명칭 공모를 통해 5세 누리과정으로 그 명칭이 변하였으며, 이 5세 누리과정은 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 정책을 뜻한다.

10) 누리과정은 UNESCO에서 지정한 ‘3-5세 누리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ISCED 02단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은 모든 3-5세에 해당하는 유아를 위한 보편제도로써 교육과정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표준보육과

정을 통합한 것이다(박은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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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적용대상을 만 

3-4세를 포함해 3-5세로 확대 적용되어(박은혜 외, 2012; 교육과학기술부, 2012) 소득과 상관없

이 다양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와서야 누리과정, 영차 프로젝트와 같은 일원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이원화 체계에서의 교사의 인식과 통합방안 제시가 대부분이

었다. 연구방법 차원에서 살펴보면 교사의 인식, 직무 만족도는 실증분석이 많으며, 유치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발전방안 등은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들의 직무만

족도와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직무만족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임양미･이명신(2008)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도와 직무만족도

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들은 현직 교육의 필요성, 선호하는 학습과 평

가방법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승진심사,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나아가 근무 여건과 복지수준이 직무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일원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

다. 이세나(2007) 역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를 수행

해가는 과정에 있어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직장 생활 전반에 대한 정서적 충족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관한 사전논의로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로서, 김정희

(2011)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상대로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인식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실습 내용

과 방법에 개선, 직무영역별 계획 공유, 자기개발 지원, 협력체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2011)은 2007년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도입된 탐구생활영역에 대한 교사의 인

식과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인식과 적용실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사 대부분은 유치원 교육

과정이 개정되었음을 대체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도가 높으며, 교육을 반영하려는 의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방법에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설문이라는 방법에 있어서 평가도구로 여기고 사전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 연구결과

가 제한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다. 강순화(2008)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원화 시스템의 

문제점과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법적･제도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였다. 백선희(2008)는 국가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과 슈

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포괄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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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적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신화식･박진

옥(2008), 이석순(2008), 지성애(2008)는 국가수준의 유치원과정과 보육과정의 전반적인 구성체

계와 내용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이석순(2008)은 단순 비교에 있어서 관련법

과 관련조직이 다른 반면 편성운영체계는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과 보육과정의 

성격, 용어상의 표현은 세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매우 유사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지성애

(2008)는 다원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특성을 지역화, 수요자

의 요구부응, 통합화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야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현실은 부모교육이나 상담 정도만을 공동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처럼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한국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

에 포괄적 서비스를 통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역시도 영유아 역량을 강화하는 적

극적인 교육･보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사전연구로써 일원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고, 기관별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무만족과 요구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유의미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에 대한 초반 논의에서부터 

2013년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갈등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제도인 누리과정의 발전모형･과정에 대한 

구조분석과 연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Elinor Ostrom의 제도분석 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 모형  방법

본 연구는 Ostrom의 제도분석 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응용하

여 유치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갈등 및 발전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개정안이 처음으로 제시

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원화 사례인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까지를 시간적 범위

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제도분석 틀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2단계로 이분

화하여 Ostrom 모형의 제도적 장치와 공동체 속성, 사회의 물리적 속성이 행동무대와 행동상황, 

행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차 분석에서는 기존 Ostrom의 자

체 모형에서 상호작용을 거쳐 또 다른 제도분석을 시행하는 반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유아

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해관계자의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도화선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제도적 선택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으로, 2차 분석에서는 기존의 1차 분석결과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공동체의 속성과 

사회의 물리적 속성들이 행동 무대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

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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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약 10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운영적 선택수준으

로 파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 규칙변수에서 사회현장의 물리적 속성, 제도, 공동

체 속성이 행동무대 그리고 행동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도출된 제도

적 선택수준에서의 결과는 운영적 선택수준의 제도적 장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Ostrom,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명박 정부를 1차 노무현 정부에서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운영적 선택수준

이자 2차 분석단계로서 인식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대한 갈등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였

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분석 틀의 내부적 상황조건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장치는 공동체의 속성, 사회의 물리적 속성과 병합하여 행동 무대에 영향을 

미치는 되는 관련법류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두 번째 외부변수인 공동체의 속성은 이러한 제도

적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공동체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의 나이나 성별, 직위 등이 이에 속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물리적 속성은 제도가 시행될 때의 사회적 속성을 나타내는 사회･문화

적 행태로, 제도 시행에 따른 그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의식,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평가기준은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의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 유･보통합 발 모형 연구를 한 수정된 제도분석 틀

          <제도적 선택수준>                             <운영적 선택수준>

한편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유아교육사업과 보육정책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적 범위 내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

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과 국정운영백서를 분석하였다. 그 외 통계청과 e-

나라지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자료 등 여러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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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도분석 틀(IAD)을 활용한 유･보 통합 분석

1. 분석결과

1) 노무  정부

노무현 정부는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아래에서 초등･중등･고등 교

육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

력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수준의 교육을 통합하여 만 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제도분석 틀 모형에서 노무

현 정부(2003.03-2008.02)는 제도적 선택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제도적 장치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에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하는 동안 ｢유아교육법｣은 총 10건의 안건이 제시되었으나, 9건이 

임기만료로 인해 기간 만료폐기 되었고, 1건은 일반폐기 되었다. 2004년에 통과한 ｢유아교육법｣

은 2003년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기존 ｢아동교육법｣이 여전히 초･중･고등 교육법에 부속

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단

계부터 적용하여 국가인적자원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통

합 공교육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여,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14개 조항이 개정되었다11).

11) ①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2호). ②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

지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각계 대표로 구성함(안 제4조제1항･제2항). ③ 유아교

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⑤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항). ⑥ 

원장은 교육･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⑦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⑧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는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6조제1항).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제도분석 발전모형의 접근: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2004년∼2013년까지)  123

위 ｢유아교육법｣의 ①, ②, ③, ④조 개정은 영유아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종전 초･중･

고등 교육법에 적용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을 하나의 통합교육 제도로써 자리잡게 하기 위함

이었다. 또한 ⑤, ⑧, ⑨조의 제안은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써, 특히 ⑤조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를 반나절 또는 종일 맡길 수 있는 통합시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⑥, ⑦, ⑩, ⑪, ⑬조의 경

우 역시 운영상의 목적으로 제안된 것인데, ⑥조는 영유아들의 건강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

항이고, ⑦조는 전문 교사의 임용과 인력이 부족할 경우, 운영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

는 조항이다. ⑩, ⑪, ⑬조는 나라가 유치원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⑭조는 

유치원에 대한 나라의 포괄적인 권한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반하는 교육시설의 경우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이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총 34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5

건이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그 중 2004년 여성위원장이 제안한 ｢영유아보육법｣은 5세 영아를 전

담하는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도시에 비해 인구 고령화와 아동인구 감소속도가 빠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으

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지역에 농어촌 지역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였다.12)

  (2) 공동체 속성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5세에 대한 통합교육과 보

육과정이 시행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월 평균 수입, 평균 학

력, 직종 변수를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형평과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획득 정보를 파악하였다. 국가통계포털(2005)에 따르면, 이 시기의 학부모의 연령은 19세 이

하 5%, 20-29세 11.5%, 30-39세 23.5%, 40-49세 17.4%, 50-59세 13.3% 60세 이상 29.3%로 나타

났으며, 학부모의 월 수입은 99만원 이하 4.3%, 100-199만원 28%, 200-299만원 42.7%, 300-399

만원 16.6%, 400-499만원 5%, 500만원 이상 3%, 잘 모름 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26.2%, 중학교 졸업 10.9%, 고등학교 졸업 35%, 전문대･4년제 대학교 졸

업 25.7%, 대학원 이상 2%, 잘 모름 0.2%로 나타났다.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⑬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보

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

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⑭ 관할청은 유치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보호과

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이 있다. 

12) 200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이 관련 법률안을 제외하고, 2005년 12월 8일 가결된 여성부위원장의 개정법률

안, 2007년 12월 28일에 수정 가결된 김기현의원 외 15명의 개정법률안, 2007년 9월 20일에 수정가결된 정부

의 개정법률안, 2007년 7월 3일에 가결된 여성부위원장의 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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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무  정부시기의 공동체 속성

변수 내용(%)

학력

초등학교 이하(26.2%) 중학교 졸업(10.9%)

고등학교 졸업(35%)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25.7%)

대학원 졸업(2%) 잘 모름(0.2%)

연령

19세 이하(5%) 20-29세(11.5%)

30-39세(23.5%) 40-49세(17.4%)

50-59세(13.3%) 60세 이상(29.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3%) 100-199만원(28%)

200-299만원(42.7%) 300-399만원(16.6%)

400-499만원(5%)
500만원 이상(3%)

잘 모름(0.4%)

자료: 국가통계포털(2005).

  (3) 사회의 물리적 속성

2004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 또한 변

화되었다. 기존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전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 생활 방식, 

학업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였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정도에서 그 역할이 제한

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당시 5세 통합과정이 제대로 자리잡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고,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했다. 또한 2010년까지 유치원을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종일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내세웠으며, 유아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유아 교육의 질과 규모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겸비했다. 나아가 

사립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 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교육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고, 중앙･지방부처간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와 우수한 교육과 보육을 위해 교사의 자격기준, 

시설 설치 기준, 정부지원제도 등을 조정하였다. 

  (4) 행동 무대

행동 무대는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 교육과정과 보육이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립･사립 기관 모두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기관 유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Ostrom의 수정된 제도분석 틀에 따라 행동 무대를 행동 상황과 행위자로 나눠 분석한다.

  ① 행동 상황

5세에 대한 통합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따로 운영되었고 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저렴하여 맞벌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제는 종일제가 아니였기 때문에 부모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외

에는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2004년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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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개

정된 2004년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제도가 개정된 2007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율과 국가 

지원금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표 3> 노무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황

<표 3-1>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금

(단위: 백만원)

<표 3-2>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율13)

(단위: %)

  ② 행위자

행동 무대에서 행위자는 5세 통합과정 제도가 정립된 도시에서 영유아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영유아와 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

적 범위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사회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요 광역시만 퍼졌을 뿐, 도시외곽이나 시골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5) 평가기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개편 모두 

노무현 정부에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통합이 한국의 교육 문화와 사회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실현되었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지원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6) 상호작용 및 결론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과정은 ‘5세 누리과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취학 전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지불보증제도를 실

효성있게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다. 나아가, 국･공립과 사립의 유아교사에 대한 처우를 동일한 수

준으로 개선하여 종일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만 5세 영유아를 대상

13) 여기서 지원율은 지원인원/대상인원*100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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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국가 지원금과 

지원율과 함께, 전문 교원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2008.02-2013.02)는 수정된 제도분석 틀에서 운영적 선택수준에 속한다. 이명박 정

부의 교육정책은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

벌 인재 양성,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 창의･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인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은 이명박 정부가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는 부분으

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정

을 이어받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본격적으로 힘쓰기 시작했다.

  (1) 제도적 장치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이란 사업명으로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과

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논의

가 다시 진행되었다. 먼저 ｢유아교육법｣의 경우, 총 38건의 안건 중 5개가 받아들여졌으며, 이 

중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제안한 ｢유아교육법｣의 개정내용은 총 4가지이다. 2011년 12월 30일

에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

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ⅰ) 현 유아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ⅱ)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ⅲ)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ⅳ)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법의 채용제한 및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2월 27일에 의결

된 ｢유아교육법｣은 6개 조항이 추가14)되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

적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취학 전 영유아에게 3년간 무상보육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정신적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1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

3조의2제1항 및 제2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함(안 

제3조의2제4항).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매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교육

감은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안 제3조의2제6항). ④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

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는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6호, 제12조제2항, 제13조 등). 

⑥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검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7조의2 및 제34조제2항제4호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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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총 85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4건만이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하여 2011년 4월 29일에 통과된 ｢영유아보육

법｣에 대한 안건은 5개의 조항이 추가15)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에게 밝고 긍정적

인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보육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보육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환경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증 교부와 

자격검정 업무를 공공･민간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 위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결국,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공동체 속성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영유아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5세 영유아를 둔 학부모를 공동체 속성으로 파악하였다(장명

림, 황성온, 김미나, 2012). 국가통계포털(2010)에 따르면, 2010년 5세 영유아의 학부모 나이는 19세 

이하 0.3%, 20-29세 6.1%, 30-39세 25.9%, 40-49세 20.2%, 50-59세 16.7%, 60세 이상 30.8%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평균 월수입은 100-199만원 7%, 200-299만원 20.9%, 300-399만원 24.4%, 400-499

만원 26.7%, 500만원 이상이 20.9%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학력은 고졸 4.7%, 전문대 졸업 16.3%, 

4년제 대학 졸업 62.8%, 대학원 이상 16.3%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도 공동체 속성과 비교하여, 

학부모들의 평균연령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교육수준과 함께 소득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명박 정부의 공동체 속성

변수 내용(%)

학력
고등학교 졸업(4.7%) 전문대 졸업(16.3%)

4년제 대학 졸업(62.8%) 대학원 졸업(16.3%)

연령

19세 이하(0.3%) 20-29세(6.1%)

30-39세(25.9%) 40-49세(20.2%)

50-59세(16.7%) 60세 이상(30.8%)

가구소득

100-199만원(7.0%) 200-299만원(20.9%)

300-399만원(24.4%)
400-499만원(26.7%)

500만원 이상(20.9%)

자료: 국가통계포털(2010).

15) 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②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③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④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 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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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의 물리적 속성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도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했던 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교육정책을 2009

년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통해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 및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는 2009년 7월부터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 

4,542개였던 보육시설을 2011년 2만 9,880개, 2012년에 3만 4,796개로 확충하였다. 누리과정을 시

행하는데 있어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별수당 

및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였으며,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화재대비 기준마련, 위험시설의 입지

제한, 어린이 영양･건강･안전관련 프로그램 강화, 노후화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작업 

등을 시행했다. 또한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e나라지표 통계에 따르면, 2011

년 1인당 월 17만 7000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되었지만 2012년에는 20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증대된다. 결국, 한국은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명문화된 지 15년 

만에, ‘5세 누리과정’에 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되었다. 

<표 5> 이명박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황

<표 5-1>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금

(단위: 백만원)

<표 5-2>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율16)

(단위: %)

  (4) 행동 무대

이명박 정부의 행동 무대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5세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

린이집이며, 행동상황과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명박 정부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5세 

통합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과 사립시설간의 차이가 많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행동 무대가 

전국구로 확대되고, 그 표본 집단의 특징 또한 다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행동 상황

누리과정을 통해, 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1차적으로 부모들의 경

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맞벌이 부모의 경우, 전문교사의 임용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종일제 운영을 통해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덜 받게 되었다. 또한 누리과정의 적용대상

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5세 영유아들은 농촌과 도시지역 상관

없이 같은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16) 여기서 지원율은 지원인원/대상인원*100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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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위자

노무현 정부의 5세 통합과정이 이명박 정부에 5세 누리과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5세 

영유아와 그들의 학부모인 행위자의 범위가 확대하였다. 도시외곽과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5) 평가기준

이명박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이 정착되는 시기로 누리과정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평

가하는 것 보다, 얼마나 많은 5세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또한 노

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가 역시 

지원의 확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6) 상호작용 및 결과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했던 영유아들이 누리과정을 통해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각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공정한 출발선의 전략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체제가 구성되었

다. 나아가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물론 전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 외에도 질적 향상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 예로 어린이

집 평가인증 제도의 경우,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기준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

인 보육지원의 성과로 볼 수 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과 기초적인 보육정책

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전문성의 

제고 등과 같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까지 노무현 정부(2004-2008)에서 이명박 정부(2008-2013) 시기

의 발전모형을 수정된 제도분석 틀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유아 교육  보육시설에 한 제도분석 결과 (2003-2013)

         <제도  선택수 17)>                             <운  선택수 18)



130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2. 소결

본 연구에서의 수정된 제도분석 틀은 시간흐름에 따른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

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으나 2004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편이 본격화되었다. 당시에는 학부모의 연령이나 소

득 수준,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던 시기였고, 비싼 교육비와 보육비, 그리고 종일반 운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

서 노무현 정부는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을 늘리고, 정부지원제도나 교사 임용 기준 등을 

만들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 ‘5

세 통합교육’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들에 대한 지원확대와 종일반 운영을 

통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적절한 내･외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소득분위 70% 이하이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5세 영유아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장점과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5세 통합과정을 거쳐,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켰다. ‘5세 누리과정’은 2009년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

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및 전국의 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

서 공동체 속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시설의 종일제 운영과 함께 양질

의 운영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지

역과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종일제 및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

지만 전문교사의 부족과 처우개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러한 점이 2013년에 취임한 박근

혜 정부가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Ⅴ. 결론  한계

본 연구는 Ostrom의 제도분석 틀을 이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노무현 

정부(2004-2008년)에서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된 이명박 정부(2008-2013년)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의 발전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

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누리과정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 시스템에서의 문제점

17) 제도적 선택수준에서의 주요 법률은 2004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및 영유

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여성가족 위원장, 김기현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이 있다.

18) 운영적 선택수준에서의 주요 법률은 2010년(교육위원장이 제안한)과 2011년(교육위원장, 권영진 의원 등 21

명이 제안한), 2012년(교육위원장이 제안한)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및 2008년(손숙미 의원 등 12

명이 제안한)과 2011년(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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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한국은 1980년대부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을 제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시설 이용은 현저히 낮았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 역시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통과정과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밀려 제

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기준에 맞춰 조정 및 운영되면서, 영

유아 교육과 보육체계의 이원화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실

정에 맞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등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적용대상자는 여전히 농촌과 소도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큰 도시 위주였으며, 소득분위 70%이하인 가정이나 주로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공통과정 

정책을 ‘5세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본격적으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산업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5세 누

리과정’이 적용되었으며,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또한 그리

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가 믿고 영유아를 보낼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었으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종일제 시행으로 학부모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

지 않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5세 누리과정’은 이처럼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초기 단계로써 다

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학부모들의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낮은 인식이다. 유치원과 어

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5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단순히 ‘5세 누리과정’을 들어본 적 있는 학부모는 94.5%였으나,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

고 있는 학부모는 68.3%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의 누리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영유아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5세 누리과정’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학비는 국가가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외 특별 활동과 같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이영(2012)에 따르면, 누리과정 시행이후, 시설이용 평균 비용은 월 201,200원에서 111,800원

으로 89,400원이 감액되었지만 여전히 적은 액수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 보육료 및 수업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영, 2012). 셋째, 누리과정이 도

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이에 교사의 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취원율은 약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타 국가에 비해 많이 저조한 수

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 대비 소비의 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취원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분석 차원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접근의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서부터 누리과정이 시행된 노무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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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명박 정부라는 기간을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전의 교육과정이나 보육

과정을 담지 못하며, 그 전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나 등장배경을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는 5세 누리과정 제도에 대한 분석 내용과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찾아내는 것으로써, 누리과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취원율과 전문교사의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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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oach to 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 Model for the Integrated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ocusing on 

Governments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2004-2013) 

Lee, Dong Kyu

Min, Youn Kyoung

Kwak, MyeongGyu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Nuri Program, integrated curriculum for all the 5-year-old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utiliz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framework of Ostrom. The period of the analysis is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2004-2008), in which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childcare was first proposed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Infant Care Act were accordingly revised,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2013) in which Nuri Program for 5-year-olds was introduced and enforced and 

can be evaluated. Since Nuri Program is an educational system,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framework of Ostrom, which can analyze and evaluate the proposal and the enforcement 

contents of this system, is utilized.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Nuri 

Program became effective, the educational and childcare cost for 5-year-old children sharply reduced, 

there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Second, by enforcing customized education for 5-year-old 

children with 5 major subjects, high quality education and childcare for 5-year-old children were 

made possible and pleasant environment was promoted.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Nuri Program for 5-year-old children of our country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implying that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framework of Ostrom can be applied to diverse fields. 

Key Words: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Childcar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Framework, Nuri Program for Age 5-year-old






